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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유럽에서 귀한몸 된 재활용 플라스틱

2025년까지 포장 용기의 재활용 비율 25%를 의무하는 등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유럽의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이 1년 만에 두 배로 상승하는 중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 등 식음료업체들을 중심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 최근에는 
의류업체에서도 폐PET병을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음료업계에서는 의류 등 다
른 산업군보다 음료업체들이 먼저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
고 있음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은 수거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 요인 때문에 공급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 가격 안정
이 쉽지 않음

2. 골드만 "中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대신 경제 성장 촉진할 것"
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골드만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부문 투자는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었다며 "재생 에너지 투자 
1위안당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부동산 투자의 영향력과 견줄 만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각광받고 있음. 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로 장비 제조업체와 비철금속 생산업체 등의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

3. 유로모니터 ‘올 10대 소비트렌드’ 
국제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참았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보복소비)한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관리할 것이란 
전망을 18일(현지시간) 제시

구체적으로 올해 10대 소비 트렌드로 △대안모색-정기구독서비스, 공동구매, 중고구매, 렌털 △녹색소비와 
저탄소 생활방식 △중고거래 △디지털 시니아 구매력 △금융투자 애호가-가상화폐와 모바일 주식투자 
△일과 삶의 균형-‘대사퇴 시대’에 노동자 일터 탈출 러시 △자기애 추구 경향-자기만족과 즉각적 행복 
최우선 △전원생활 선호-코로나 봉쇄령과 재택근무 활성화에 따라 도시생활 매력 감소 △하이브리드형 
사업모델 필요성 △메타버스 속 대인관계와 전자상거래 활발 등을 제시

(아시아경제, 2022. 1. 18) 박병희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1810045114839

(연합인포맥스, 2022. 1. 17) 정윤교 기자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179 

(서울신문, 2022.1.19) 오달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81/0003245790?date=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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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변화 아닌 노동자 문제” 
미국 비영리 단체인 저스트 캐피털(JUST Capital)이 올해 ESG 경영에 있어서 프리랜서, 임시직 등 비
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을 16일 (현지시간) 내놓음. 2022년 실시한 ESG 지표를 
기반으로 한 미국 기업 100대 순위에서 상승과 하락 등 큰 부침이 있었기 때문 

일례로, 우버(Uber)가 긱 이코노미* 근로자에 대한 우려로 100위에서 탈락한 반면, 페이팔(PayPal)은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회복력과 생산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평가로 6위에 오름. 
이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투자 강화가 기업 회복력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저스트 캐피털이 뽑은 ESG 성과 우수 기업 100개사 가운데 10위권에 든 기업은 알파벳, 인텔, 마이크로
소프트, 세일즈포스, 뱅크오브아메리카, 페이팔, 애플, 엔비디아, 버라이존, 시스코 등

기업들이 정규직 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일컬음

2. 폭스바겐-보쉬,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합의
로이터통신은 폭스바겐이 올해 안에 보쉬와 합작사를 설립해, 유럽 내 배터리 업체에 배터리 생산 시스템을 
공급하고 기존 배터리 공장의 생산용량 확대와 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현지시간) 밝힘. 
폭스바겐의 배터리 담당 이사인 토마스 슈말은 로이터에 “향후 수년 동안 유럽이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한 번뿐인 기회를 맞았다”면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기차를 위해 온전
하고 현지화된 유럽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함

유럽배터리연합(EBA)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공장 건설 계획상 유럽 내 배터리 생산능력은 900기가와트
시(GWh) 정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7년 설립한 EBA는 배터리 자급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9년
까지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을 16%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목표로 세운 바 있음.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은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1/3을 유럽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정한 바 있음

3. "연봉 100억 주겠다"…日유니클로 회장 파격 채용조건 내건 이유
패션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이 경력직 채용 직원 연봉 상한을 최대 10억엔
(104억원)으로 높이기로 함. 이는 단순 의류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IT기술과 경쟁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고급 인재 채용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

본 채용조건은 야나이 회장 본인 연봉(4억엔)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 경력직 채용자 평균 연봉
보다 200배 많은 수준.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공급망 분야 정통 인재를 찾겠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

(머니투데이, 2022. 1. 17) 송지유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711315821638&type=1

(조선비즈, 2022. 1. 19) 이용성 기자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1/19/WV4DQCC4VRCJHNUKU4YXUYTB3M/?utm_

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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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2022. 1. 17) 박지은 기자
https://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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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경련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1순위는 중대재해법"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 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과제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함

특히, 노동정책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는 주52시간제(52.4%),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힘. 개선과제로는 중대재해 처벌법 보완(28.6%), 근로시간 규제완화, 최저임금제 개선, 기간제 및 파견법 
규제완화 등이 언급됨. 노사현안 외 영향을 미칠 외부변수로는 코로나19, ESG 확산, 탄소중립, 공급망 
불안정이 꼽혔으며, 올해 최우선 중점방향은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밝혀짐

2.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개선… 데이터 오류, 자료 검증 부실 등 개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반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집단포털 기능개선 사업에 나서, 
9억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함. 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공익법인 및 해외계열사 공시점검, 기업형벤처캐피털
(CVC) 자료 제출 등 법 개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기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짐

또한, 기업담당자 대상 설문에서 데이터 오류 자동검증, 시스템 접속 관련 인증수단 확대 등에 대한 불만이 
도출. 이에 네이버, 카카오 등 친숙한 인증수단으로 접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오류를 줄이기 
위해 타 기관 데이터(대법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와의 연계기능을 확대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

3. 2026년 선원 없는 선박운항 시대 연다…해양사고 30% 감축 목표
정부가 18일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발표. 2026년까지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2026년 선원이 선박에 타지 않아도 원격제어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IMO 레벨 3’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방침

4. 이재명이 강조한 ESG… 이낙연이 띄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ESG실천위원회가 21일 ‘ESG실천 국민행동 선포식’ 개최. 이재명 후보는 
‘여성가족 정책공약’ 발표시 “기업 ESG평가지표에서 성별다양성 항목 비중을 높이겠다”며 “공적연기
금 ESG투자 고려요소에 성평등관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경총의 10대 그룹 CEO 미팅에서는 “ESG
경영 일환이라 생각하고 청년채용 과감히 늘려 달라”고 당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팀에서도 관련의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ESG의 정책흐름에 대한 주목 필요

(네이버뉴스, 2022. 1. 17) 최다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0/0002994138?date=20220118

(연합뉴스, 2022. 1. 17) 김보경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6036600003?section=search

(이데일리, 2022. 1. 18) 임애신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36886632199032&mediaCodeNo=257&OutLnkChk=Y 

(뉴스1, 2022. 1. 19) 정연주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560010

(머니투데이, 2022. 1. 19) 이정혁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912102512872&outlink=1&ref=%3A%2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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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에 여성 없는 기업 46%…3월 주총 앞두고 구인난 심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이사회를 특정 성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대상 기업 중 이사회에 여성이 1명도 없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46%)으로 집계됨

리더스인텍스의 167개 상장사 분석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여성 등기임원이 없는 기업이 77개. 여성 사
내이사가 있는 기업은 네이버, CJ제일제당, 호텔신라, 삼성SDI 등이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1명 이상
의 여성이 있는 기업은 롯데칠성음료가 유일. 여성 사외이사들의 비중은 학계 45.7%, 관료 18.5%, 재계 
17.4%순으로, 남성 사외이사의 비중은 관료가 1위인 것에 비해 관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

2. 온실가스 배출량 아전인수식 계산… ‘위장 친환경’ 숱하다
지난해 발간된 지속가능보고서 7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33곳만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나 그중 
33%도 단순 선언에 불과. 전체 76곳 중 스코프3(소유 자산을 제외한 간접 배출) 감축을 밝힌 곳은 11개사뿐

11곳은 2025년 혹은 2030년 등 중간목표가 없는 ‘선언적 구호’에 그쳤으며, 18곳은 실제 배출량과 관계없
이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하거나 자의적으로 용어를 만들어 씀. LG화학,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은 모두 
탄소중립성장이란 용어를 썼는데, 이와 관련한 이슈 발생. SK하이닉스, 현대로템 등은 ‘원단위 배출량’ 감축
이라고 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증가해 착시효과라고 설명

3. 마지막 충고한 김지형 위원장 “준법감시, 경영자 의지 결단 있어야”
2년간 삼성 준법위를 이끌어온 김지형 위원장은 18일 개최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컴플라이언스는 면피용이 아닌 기업의 철학과 가치로 추구돼야 하며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론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를 현 지배권의 공고화 및 4세 
승계와 결부시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정준혁 교수는 “지배주주 및 기업집단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강성부 KCGI 대표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한 컴플라이
언스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성,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은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컴플라이언스의 
시행 필요성을 밝힘

(세계일보, 2022. 1. 18) 윤지로 기자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17514650

(아시아경제, 2022. 1. 18) 이혜영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11821425033650

(연합뉴스, 2022. 1. 18) 김영신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1431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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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7을 중심으로 ‘국제기후클럽’ 결성해 넷제로화   
17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콜로니에서 개최된 ‘다보스 어젠다 2022'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G7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제기후클럽(International Climate Club)’으로 만들겠다고 
밝힘. 올해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독일은 오는 6월 26∼28일 숄츠 총리 주재로 열리는 G7 회의에서 
국제기후클럽이 핵심 결과가 될 전망임

19일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진행하는 ‘다보스 어젠다 2022' 화상 회의에서 숄츠 총
리는 “G7 의장직을 이용해 G7을 국제기후클럽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힘. 이에 유럽정책 언
론매체인 유랙티브(Euractiv)는 ‘국제기후클럽’은 숄츠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재무장관으로 
재임했던 시절부터 주장해온 모델이라고 언급 

숄츠 총리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국제기후클럽’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야망(Ambition)’있고 ‘과감
(Bold)’하며 ‘협력적(Cooperative)’인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ABC로 요약될 수 있음. 그는 “늦어
도 2050년까지 G7 국가들에게 1.5도 목표와 탄소 중립을 약속하게 해, 이에 대한 야망(Ambition)에 집
중하도록 하겠다”며 “탄소 가격 책정 등 과감(Bold)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금부터 행동하도록 만들겠
다”고 밝힘. 더불어 “협력(Cooperation)적이라는 것은 WTO 규칙과 모든 국가의 개방성을 준수하여 기
후변화 대응을 함께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언급. 특히 국제기후클럽 ‘협력’은 탄소 가격 책정과 거래
를 전제로 제시된 것 

무역이 국가 경제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국가 간 탄소거
래가 기존 무역 체계에 방해되지 않아야 하며, 탄소 가격도 국가들이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합의되어져
야 한다는 게 숄츠 총리의 뜻. 유랙티브는 ‘합의된 탄소 가격 규칙을 따라 국가들이 클럽 내에서 동등하
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게 숄츠 총리와 지지자들의 복안이라고 밝힘. 하지만 독일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의 올리버 사르토르(Oliver Sartor) 수석 고문은 “EU의 주
요 동맹국들이 2030년까지 통일된 글로벌 탄소 가격에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기후클럽의 협
력은) 신뢰가 떨어지는 실행 방안”이라고 꼬집음. EU(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미 상호 무역 협정 아래 동일
한 기후와 전략에 발을 맞추고 있어 통일화된 탄소 거래와 가격 책정에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G7 회원
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은 무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가 어렵다는 것

한편, 유랙티브는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국제기후클럽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
망.  지난해 EU 집행위원회(EC)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
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CBAM 시행을 예고.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 CBAM 적용대상 품목을 철,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로 지난해 한정했지만, 최근 EU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CBAM 대상 품목
을 확대해 오는 4월 법안 표결을 실시한 후 최종 확정될 계획

(Euractiv, 2022.1.21) Nikolaus J. Kurmayer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scholz-walks-eu-tightrope-in-push-for-international-climate-club/

(연합뉴스, 2022.1.22) 이율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200660008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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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러시아는 향후 EU의 CBAM 대상품목이 러시아의 주요 재원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에너지 공급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중국은 CBAM이 WTO 협정과 국제
법 원칙에 위배되며, 환경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함으로써 양자간 신뢰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단독조
치라며 반발. 특히 각국의 기후정책에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실상 CO2 관세에 해
당하는 CBAM은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와 역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 이와 같이 무역국들이 CBAM
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국제기후클럽을 통해 국가 간 협의와 대안 논의를 통해 
CBAM 접근의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함.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E3G의 요한나 렌(Johanna Lehne) 수석 
고문은 “CBAM을 추진하기 위해 독일은 이 클럽을 무역 교역과들과 대화를 트는 수단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며 “독일은 기후클럽에서 CBAM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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